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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의 기술시스템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

서지영1)

I. 서 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으로는 6 , 배출량 증가율로는 1 를 차지할 만큼 

매우 높은 수 이다 (녹색성장 원회, 2009)). 이는 우리나라의 에 지 수 구조에서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 이 80%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이다2). 국민의 생활수 이 높아짐에 

따라 기 소비량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망되고 있기 때문에, 에 지 공 과 소비에 있어 탄

소배출을 감할 수 있는 방안에 한 극  모색이 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신재

생에 지 공 비율은 2.43%에 불과하여 OECD 국가  최하 에 머물고 있는 것이 실이다. 

한 신재생에 지 발 을 한 기술 수  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분 수입에 의존

하고 있는 실정이다 (태양 은 75%, 풍력은 99.6%).  

에 지 수 에 있어 자립도를 높이고, 소비량을 여야 될 필요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다. 1970년  2차에 걸친 석유 동을 겪으면서 많은 국가들이 신재생에 지 기술개발

과 보 에 심을 갖게 되었다. 1980년  후반부터는 환경문제 등에 한 국제 인 차원에서의 

논의가 지속되면서 신재생에 지기술개발과 보 을 진하 다. 이미 1970년  OECD에서는 신

재생에 지기술에 한 연구개발 산을 크게 증가시켰고, 유럽연합은 체 에 지 사용량에서 신

재생에 지 사용의 비 을 1997년 14%에서 2020년 20%까지로 목표로 하고 있다(Lauber, 2002). 

이러한 각국의 의지와 더불어 신재생에 지 산업은 지속 으로 성장하고 있다. 시장규모는 지

난 5년 동안 연평균 28.2% 성장해, 2009년 1620억 달러에 달했다. 2020년에 이르면 세계 자동차

산업 규모와 맞먹는 1조 달러 시장으로 확 될 것으로 망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신재생에

지 세계시장 유율은 1.4%로 매우 미미한 수 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은 신재생

에 지의 생산이 단지 한 국가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안으로서가 아니라, 시장 성장의 

잠재력이 큰 하나의 산업으로서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신재생에 지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발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다른 기술분야와 달리 매우 강조되어 왔다. 신재생에 지 기술의 창출과 확산은 시장논리

에 의해 발되기보다는 국가차원의 정책  육성의 필요성에 의해 유도되는 분야이다. 신재생에

지는 기술의 선도성으로 인해 기술개발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험부담이 크기도 하거니와, 환

경과 같은 공공재의 시장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분야

이다(Jaffe et al., 2005). 이에 따라 신재생에 지 기술 신을 한 정부의 정책  개입은 시장형

성을 통한 기술확산에 을 둔 수요견인 정책이 필수 이라는 인식이 지배 이다. 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 지 자발  공 약(RPA, Renewable Portfolio Agreement)이

나, 민간 주도의 보  시스템을 강화하기 해서 신재생에 지를 일정비율 의무 으로 공 토록 

하는 신재생에 지 공 의무화(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제도, 그리고 공공건물 총 건

축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 지 설비에 투자토록 하는 것 등은 수요견인론에 입각한 시장확  

략으로 이해된다.

본 논문은 신재생에 지 기술을 필두로 하는 녹색기술의 신을 한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 원, science@stepi.re.kr

2) 미국 64%, 프랑스 53% (녹색성장위원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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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반 으로 회자되는 수요견인 정책의 한계를 지 하고, 지속 인 신을 해서는 녹색기술

시스템의 시스템  기능 극 화가 필요하다는 을 독일의 태양 지 육성정책 사례를 통해 보여

주고자 한다.  

수요견인 정책이 녹색기술 신( 는 일반 으로 녹색기술 반에서의 신)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기 한 필요성 속에서 도입되고 있으나, 실질 인 시장형성과 산업육성의 효과를 얻기 

해서는 수요견인정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의 해요인들을 억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시장

실패’의 요인들을 억제하기 한 시장형성 진정책이 기술시스템의 유동성을 제한하는 틀로 작

용할 때, 이는 ‘제도  실패’의 요인들로 변질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 은 녹색기술 신을 한 정책  개입이 시장실패와 제도  실패라는 두 가지 

험을 피하기 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근법이 실제 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의 

다양한 양상을 반 하고 있지 못하다는 을 밝히고자 하는데 있다. 수요견인이냐, 기술투입이냐

의 문제는 기술의 기술  특성 그 자체를 통해 선험 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신의 과

정에서 기술시스템의 기능에 한 검토와 단을 통해 선택 으로 용될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

는 것이다. 이러한 검토와 단을 해서는 기술시스템의 기능에 한 항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I.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적 개입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대한 고찰

1. 기술혁신의 동력

일반 으로 기술 신을 진하는 동력으로서 수요견인론(Demand Pull)과 기술투입론

(Technology Push)이 거론된다. 새롭고 창조 인 아이디어로부터 제품이 만들어지고, 산업이 성

장해가기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한 고민이다. 한쪽에서는 새로운 것(thing)의 

활용방안에,  한쪽에서는 탐구와 창의  아이디어의 지속  공 에 을 둔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틀에서 얘기되는 신동력에 한 논의는 다만 이론 인 유형화일 뿐, 실에서는 언제나 

두 가지의 동력이 상호의존 으로 발휘되고 있다. 

수요견인론은 기술 그 자체가 가진 “기술  기회(technological opportunities)”만으로는 기술의 

확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시장에서의 수요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기

술개발에 한 필요성도 두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새로운 기술개발이 부진할 경우, 

는 부진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술 그 자체의 개발을 한 연구자  투입이나 연구환경 개선에 

노력하기 보다는 그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

다. 기술투입론은 한 산업에서 특정한 선도기술이 가진 우월한 지 에 주목한다. 그 기술이 제품

에 용되었을 때 발 될 수 있는 기능 , 비용  장 들은 시장에서의 부가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이는 그 산업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과 병목(Bottleneck)을 해소할 수 있는 환 을 

마련해 다는 이 부각된다. 이 한 뒤집어 얘기하자면, 산업의 활성화는 새로운 발견과 지식

의 창출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며, 보다 창의 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다는 것

이다. 기술 신을 한 정책  개입은 부분 이 두 가지 방법  무엇을 택할 것인가에 이 

맞추어져 있다. 어떠한 정책 방향을 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정책이 목표하는 바가 무엇

인지는 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녹색기술 분야는 수요견인론에 근거한 정책  개입이 타당성을 갖는 분야이다. 그 이유는 기술

신에 따르는 시장실패의 험성 때문이다.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어렵

게 개발된 기술이 손쉽게 이(knowledge spillovers)가 된다면, 부가가치가 하되므로 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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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용을 회수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이 경우 기업은 새로운 제품의 경제성에 한 회의로 

인해 극 인 제품개발을 시도하지 않는다. 한 정보의 불평등도 시장실패의 요인이 된다. 연

구기 에서 창출되는 연구성과에 한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제품의 소비자 니즈에 한 정보의 

불충분도 기술의 확산을 해한다. 이러한 시장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분야는 그 기술의 ‘공

공가치(public value)’가 커서 개발과 활용에 한 사회  필요성이 크지만, 기술활용으로부터 얻

을 수 있는 경제  이윤창출에 한 기 는 은 분야이다3). 표 으로 교육, 보건, 환경 등의 

분야가 여기에 해당한다. 

녹색기술이 갖는 가장 일차 인 사회  기능은 환경보호와 유지이다. 공기나 바다와 같은 환경

재(envrionmental goods)는 어느 개인의 소유가 아니며, 훼손을 복구하거나 방지하는데 드는 비

용을 지불할 책임 한 개인의 몫이 아니다. 환경변화의 원인규명과 방지를 한 기술개발이 실

제로 기후변화에 향을 미쳤는지에 한 검증 한 매우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환경재의 유

지와 개선을 한 기술개발과 활용은 개인의 의지와 수요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달리 

말해 환경재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오

염과 훼손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방하고, 사회  손실을 이기 해서는 기술의 확산이 

실히 요구된다. 녹색기술 분야에 한 정부의 정책  개입은 시장실패 요인의 발생을 억제하

고, 궁극 으로는 기술의 신을 이끌어내기 한 목 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다. 

그 다면, 우리가 신재생에 지 기술의 신 문제를 다룸에 있어 정책 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

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시장이 없는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확산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정책  정당성을 얻기 해서는, 기술 신의 성과에 한 검증

(환경에 한 정  효과)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그 결과가 불확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

기 인 경제  성과로 가시화 시켜내야 한다. 셋째, 기술정책의 궁극  목 인 기술 신에 정

 효과를 얻기 해서는, 단기 인 경제성 도출과 더불어 창조  지식창출이 지속 으로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시장실패를 피하기 해 사용되는 정책수단들에는 일반 으로 지 소유권의 

보호, 세 감면, 융자지원, 공공조달, 규제  표 제도 제정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기술의 개발

자에 한 보상과 개발된 기술의 활용에 한 험부담을 어느 정도 경감시켜 으로써 새로운 

기술이 시장을 형성해 나가는 것을 돕고, 새로운 지식창출이 이루어지는데 정 인 효과를 가져

온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 이러한 정책 수단들을 어느 시 에서 어떻게 제시해야 

할 것인가?

2. 동전의 양면: 시장실패와 제도실패

기술 신 성공 결과물의 성과의 경제  가치를 유하여 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보상 받고자 

하는 개발자와 이를 확산시켜 사회  효용가치를 확 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이해 계가 시장에

서의 거래를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면(negotiate) 정부의 개입은 불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기

술분야에서건 개발자가 산정하는 기술의 수요와 사용자가 가진 수요는 완벽히 일치할 수 없다. 

기술에 한 수요는 유동 이며, 이해 계 조정과 상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Suh, 2009). 정부의 

정책  개입이 필요한 이유는 선도  의제 창출을 통해 이해 계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러나 제도화된 법령이나 규제는 기술의 개발자나 생산자 모두에게 일종의 성(inertia)를 형성하

게 할 험성이 크다. 따라서 정책  개입은 언제나 시장의 유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시장실패’를 피하기 한 수요견인정책 한 이러한 성(inertia)를 형성하게 하는 험성이 있

으며, 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제도  실패’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1970년 에서 90년  

사이 캘리포니아의 풍력 발 의 사례는 수요견인론에 입각한 정책의 양면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3) Bozeman 은 공공가치를 ‘국민들에 대한 권리, 이익, 특권에 대하여 규범적으로 공감대가 존재하고 국민들 또한 사회

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정부와 정책을 통해 그 기반을 형성해야만 하는 가치’라고 정의하였다 (Bozema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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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풍력 발  사업은 정부의 투자 세  공제, 생산 세  공제, 세장벽 보증

(guaranteed tariffs), 신재생에 지 의무화 등의 정책들을 통해 수익성을 높 고, 풍력발 의 신

기술은 확산되었다. 풍력발  기술확산의 기 단계에서 정부의 이러한 정책수단들은 민간 부문 

개발자들의 풍력 발  수익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1990년  반 이후 풍력발  

설비의 확산이 일정정도의 수 에 다다랐을 때, 캘리포니아 지역 풍력발 자(업체, 개인 포함)의 

97% 가 동일한 타입의 터빈을 이용하기에 이르 고, 90%가 glass reinforced polyester 나 

fibreglass 를 사용하고 있었다. 삼  블 이드, 수직 축, up wind mounted design 은 이제 캘리

포니아 지역 풍력발  설비의 지배 디자인(dominant design)이 되었던 것이다. 지배 디자인이 등

장한 이후 다양한 안  기술에 한 개발은 격히 어든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의 수요견인정책이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통한 기술확산에 정  향을 

미치나, 개발자와 생산자 모두의 학습활동(learning)에 일정한 패턴을 형성시킨다는 것을 말해주

고 있다. 기에는 다양한 기술  안들이 시험되고, 다양한 사용 컨텍스트 속에서 활용되다가 

시장의 확 와 사용규범이 제도화 되기 시작하면서 기업의 심은 쉽게 용이 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최 의 이윤을 창출하는 것에 집 된다. 캘리포니아의 사례를 볼 때, 이러한 기술  시

험(trial)의 정체는 한동안 지속되다가 1990년  후반 차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기존의 지

배  디자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새로운 문제들에 한 기술  탐색이 시작된 것이다. 

의 사례는 기술 신을 한 정책  개입이 어떠한 결과(시장형성이나 기술  진보)를 낳던 

간에, 궁극  목 인 기술의 신을 지속 으로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다. 문제는 다양

한 기술  안들 에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지원하여, 기술  안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하는

가이다. 시장실패의 요인을 제거하기 해 투입되는 정책  수단들이 제도화 되어 하나의 기술  

안에 사회  권력을 부여할 때, 이제는 제도  실패의 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녹색기술 신을 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에 한 논의의 을 ‘시장

실패’가 아닌 ‘시스템 실패(system failure)’ 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환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 실

패론의 바닥에는 기술 신의 동력을 ‘기술  기회 창출’ 이나 ‘수요 창출’ 이라는 고도로 정제

된 추상  개념으로 소 하여 설명하는 것에 한 비 이 깔려 있다. 기술 신의 동력은 어느 한 

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기술의 생성과 확산에 련된 다양한 사회 , 경제 , 기술  

요소들이 기술 신을 한 정  피드백을 형성하고 있는가, 그 지 못한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

다 (Yang & Oppenheimer, 2007). 기술시스템에 한 이론  논의는 기술 신의 동력을 보다 다

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게 한다. 

III. 녹색기술의 시스템적 혁신을 위한 이론적 논의

1. 기술시스템 개념과 시스템적 혁신을 위한 기능적 접근

기존의 신체제론은 기술 신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면서 등장하 다(Kline and Rosenberg, 

1987; Lundvall, 1992). 신체제는 새로운 기술을 획득/개량하며 확산을 한 기술개발 련 행

동과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공공  민간부문 조직들간의 네트워크(Freeman, 1987) 는 기술

신성과에 향을 미치면서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체들의 집합(Nelson and Rosenberg, 1993)

으로 정의된다. 스웨덴의 경제학자인 Lundvall은 “국가생산시스템”의 개념과 “국가 신체계”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 다. 국가 신체계(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는 기업, 학, 연

구소 등 신주체들의 새로운 지식창출, 확산(학습), 활용을 극 화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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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공공조직과 제도들의 네트워크를 말한다. 국가 신체계는 한 국가경제의 주요 산업분야 

신체계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지며 는 한 국가내의 개별 지역 신체계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진

다. 자를 산업 신체계(SIS: Sectoral Innovation System), 후자를 지역 신체계(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라고 한다. 산업과 지역을 총체 으로 아우르는 국가 신체계는 어떤 특정 국

가라는 범주내에서 근한다. 기술시스템(TIS)은 국가 는 지역, 기존의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신기술의 창출과 확산, 활용을 한 체 인 에서 근하는 신체제론이다. 시스템  신

을 한 이러한 다양한 근방식은 배타 이지 않고 상호 보완 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기술 신

의 특성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근할 것인지, 지역 는 기존의 산업차원에서 근할 것인지 그

리고 마지막으로 기술단 로 설정하여 정책을 설명할 것인지에 한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Carlsson, 1997; Sung, 2006). 다음 그림은 시스템  신을 어떤 범주에서 찰하고, 분석할 

것인가에 따른 개념  연 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국가혁신시스템(NSI), 

산업혁신시스템(SSI)와 기술시스템(TS)의 관계

TS: Technological System

NSI: National System of Innovation

SSI: Sectoral System of Innovation

자료: Markard and Truffer, 2008.

새로운 기술 개발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작용은 국지 인 범주 내에서만 국

한될 수 없다. 기존의 국가 신체계와 지역 신체계론은 이러한 한계 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

신체계는 이미 완성된 제품 는 산업에 하여 정의된 개념으로 신기술의 창출을 통한 시장형

성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하여 제안된 개념이 기술시스템(TS: 

Technological System)이다. 신재생에 지기술에 한 시스템  근은 신시스템  기술시스

템의 근이 합하다. 신재생에 지기술은 국가 는 지역의 경계가 없으며 이미 완성된 제품이

나 기술 등이 정립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의 출 을 통해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

이다.

기술시스템의 정의는 특정한 제도  하부구조(institutional infrastructure)하에서 기술을 창출, 

확산하고 활용을 목 으로 상호 향을 주고받는 경제주체들의 네트워크이다(Carlsson and 

Stankiewicz, 1991). 여기에서 ‘제도  하부구조’란 기술창출과 확산의 과정을 지원하고 통제하는 

제도 인 조정의 집합, 즉 법규나 조직들을 말한다(Sung, 2006). 제도  하부구조는 크게 지식의 

생산과 유통에 련된 것과 기본 인 경제제도와 정부의 역할로 구분된다. 자는 연구개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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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 , 공공 는 민간연구소, 그리고 각종 기술센터를 포함하고 후자는 기술 신과정에 내재

하는 불확실성과 험을 낮추는 융시스템과 특허제도를 포함한다. 한 정부의 구매정책, 보조

제도 등 정책지원도 제도  하부구조의 범주안에 속한다.

기술시스템의 구성요소를 구체 으로 구분하면 첫째, 경제주체(actors)로 기술 는 재무 으로 

강한 향력을 가지고 있는 공 자, 수요자, 벤처캐피탈리스트 등을 말한다. 두 번째 구성요소는 

네트워크이다. 기술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경제주체들간의 상호 연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식과 정보의 교류  확산이 이루어지며 각 주체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다. 세 

번째 구성요소는 제도 하부구조로 기술의 창출과 확산․활용을 지원하고 통제하는, 법과 규범을 

말한다(Equist and Johnson, 1997). 그러나 기술시스템을 각 구성요소에 의해 단순하고 선형 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기술하부구조, 제도하부구조, 산업네트워크의 구성요소별 

주체들 는 조직, 지식과 기술 등의 상호 연계 체계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부는 독립된 

주체로 각 구성요소에 직․간 인 향을 미치고 각 구성요소들은 내부 으로 세부 구성요소

간 지속 인 연계와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가면서 시스템을 강화시킨다. 그리고 3개의 구성요소들

도 마찬가지로 상호교류를 활발히 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합법성을 이끌어

내기도 한다.

기술에 따라 기술시스템의 산업네트워크에 속해있는 ‘연합체’의 형성이 선행되기도 하는데 

를들어 ‘기후변화 약’에 한 국가별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 신기술의 개발에 앞서 

‘연합체’가 형성되고 기술개발목표가 수립된다. 이때 ‘연합체’는 시장을 형성하고, 이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요한 역할을 한다. ‘연합체’는 다양한 이해 계자들에 의해 

조직되며 각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강력한 향력을 행사한다.

2. 기술시스템에 대한 기능적 접근

우리는 흔히 새로이 개발되는 기술을 두 가지 유형  하나로 구별하고 싶어 한다. 창조 이

며, 새로운 기술인가, 그 지 않고 기존의 틀 안에서 개선된 기술인가를 따져 묻는다. 그 이유는 

자와 후자의 신 개 양상이 완 히 다르다고 믿기 때문이다. 자의 경우, 기술 변화에 향

을 받는 행 자의 범 는 후자에 비해 매우 크며, 그 변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법제, 

시장구조, 기업활동 등에 큰 향을 미치며, 이는 기존의 제도와 생산활동에서 용되었던 행동

규범들이 완 히 다른 규범으로 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Christensen 이 이러한 기술

신의 구분에 주의를 요구했던 것 처럼, 이분법  구분은 매우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는 기존의 기술과 완 히 다른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확산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단  신

(disruptive innovation) 으로 일컬으며, 그 반 인 지속  신 (sustainable innovation)과 비시

켰다. 그러나 그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이러한 구분이 이루어지는 근거는 기술 그 자체에 있지 

않다. 단  신은 단 을 야기하는 기술 자체가 얼마나 새로운 것인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

다. 기술이 개발, 확산되는 방식이 얼마나 기존 패러다임의 연속선 상에 있는가 아니면 단 인

가에 따라 결정된다. 기업의 생산방식과 조직은 기존의 패러다임에 따라 구조화되어 있다. 새로

운 기술이 도입됨으로써 겪게 되는 기술 짐(technological regime)의 변화는 기존 생산방식과 

제도  규범과 충돌하게 된다. 단  신은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기존의 기술 짐에 연 된 

다양한 Stakeholder 들의 상호연계가 단 되고, 완 히 새로운 연계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지속  신은 기존의 짐에 일정부분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신이 단

인가, 지속 인가 하는 문제를 기술 그 자체의 속성에 한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술을 

둘러싼 기술과 사회, 정치와 산업의 연계구조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한 

심으로 환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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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시스템은 동태 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를 분석하기 해서는 시스템의 기능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Rickne, 2000; Johnson and Jacobsson, 2001). 기술시스템의 

기능들은 구성요소들과 성과사이의 간 수 을 의미한다(Huang and Wu, 2007). 기술시스템이 

시스템 으로 작동하기 해 갖추어야 할 기능들에 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Johnson, 

1998; Johnson and Jacobsson, 2001). 

①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확산: 기술시스템의 핵심이자 출발하는 기능으로 지식의 범 와 깊이

가 정의되며 창출된 지식은 시스템내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확산되며 다양한 기술들과 융․

복합될 수 있다. 

② 기술 수요자와 공 자들에 한 탐색의 방향 제시: 기술시스템이 개발되면 해당 기술과 

련된 수요자와 공 자들이 시스템내로 진입할 수 있다. 이때 기술시스템의 형성은 기업 

는 다른 주체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이해하고 가치창출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방향을 찾

는데 도움을 다.

③ 자본과 역량 등 자원의 공 : 자본과 기술역량은 신시스템에 있어서 모든 활동을 가능하

게 하는 기본 인 투입물로써 매우 요하다. 다양한 주체들이 시스템내로 진입하게 되면서 

인 자원, 자 , 기술과 지식 등의 자원이 자연스럽게 유입되고 시스템을 확 할 수 있다.

④ 정 인 외부효과의 창출: 정 인 외부효과 개념은 신고 주의 경제학에서 소개되었다. 

투자자들이 투자를 통해 얻게 된 성과를 유할 수 없고(free utilities) 사회 으로 공유하

게 되면서 더 이상의 투자를 하고자하는 의지를 상실하게 된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효과는 정부의 정책 등 제도  하부구조의 형성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

⑤ 시장의 형성: 신기술이 창출되고 기술시스템이 형성되는 단계에는 아직 시장이 존재하지 않

는다. 기술시스템을 통해 보호된 시장(nursing market)이 형성될 수 있고 이 시장은 이후 

연계시장(bridging market)으로 연결된다(Andersson and Jacobsson, 2000). 연계시장은 기

술시스템의 성장을 진하고 시장의 확 시키는 기능을 한다. 

기술시스템에는 기능을 진하는 진요인들과 기능을 해하는 해요인들이 있는데, 진요

인으로서는 정부의 정책, 기업의 진입과 활동, 시장형성을 통한 feedbak loop 가 있으며 해요소

로서는 기술의 불확실성, 신기술의 법  근거 부족 등을 들 수 있겠다. 진요소와 해요소들은 

기술시스템의 기능에 개별 으로 향을 미치는데 각각 다음과 같은 메카니즘으로 시스템의 기

능에 작용하게 된다.

자료: Jacobsson and Bergek, 2004.
(그림 2)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유인메커니즘과 차단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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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분야는 정부의 정책이 진요인으로서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의 연구개발 투

자, 시범서비스 로그램, 법 ․ 제도  변화 등은 녹색기술의 개발과 시장의 형성을 진할 수 

있다. 이후 다양한 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진입함으로써 기술의 새로운 활용컨셉들이 개발되고, 

인  ․ 물 자원이 공 된다. 시장형성과 확  로세스를 거치면서 기업들이 매출을 발생시키

고 연구개발투자를 확 하면, 시장이 확 되는 정 인 피드백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차단메커

니즘은 녹색기술개발과 활용의 주체들에게 기술과 시장에 한 측을 어렵게 함으로써 향후 기

술개발과 목표 시장에 한 모호한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 사례를 통해 시스템 기능의 진요인과 해요인이 정부의 정책  개입으

로 어떻게 발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IV. 녹색기술시스템의 혁신 기능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 사례 : 
독일의 태양광 산업의 발전과정

독일은 여러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에 지 공 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공  안정성을 확

보하기 해 신재생에 지 공  비 을 지속 으로 높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재생에

지 공  황을 살펴보면, 2007년 말 온실가스 배출을 21.3% 감축하 으며, 최종 기사용량

(FEC)에서 신재생에 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8년 3.1%에서 2008년 9.5%로 증가했다 (BMU, 

2009). 체 에 지 공 에서 신재생에 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2020년까지 최소한 30%로 증 시키

고, 총 난방에 지 소비에서 재생에 지가 차지하는 비 을 재 약 7%로, 2020년까지 14%로 증

시키고자 한다(BMU, 상동). 특히 독일 정부가 을 두고 있는 것은 태양에 지의 활용이

다4). 독일이 태양으로부터 얻는 에 지를 통해 유하고 있는 세계시장의 비율은 47%에 이른다. 

‘재생가능에 지법’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태양  발 에 의한 력공 이 3배 증가했다. 이

처럼 태양  발 을 통한 신재생에 지 공 량이 증가하고 있고, 산업의 규모가 확 되고 있는 

오늘날과 같은 상황은 1970년 부터 시작된 신재생에 지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한 정부정책

의 정  효과로 인식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독일의 태양 지 기술의 확산과정에 한 고찰을 

통해 정책  개입이 기술개발과 확산에 미친 향에 해 살펴보기로 한다. 

독일의 신재생에 지기술의 개발은 1960년  미국이 유럽으로의 항공우주 련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계기로 독일의 텔 풍 (Telefunken)5)과 지멘스(Siemens)가 결정질 태양 지의 

개발을 시도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미국이 곧 수출을 재개하면서 태양 지의 개발은 단되

었다. 연구를 다시 재개시킨 것은 1970년  불어닥친 두 차례의 오일쇼크 다. 독일정부는 1977

년부터 태양 지에 한 연구개발에 정부자 을 투입하기 시작한다. 오일쇼크는 유럽사회 반에 

환경에 한 인식을 바꾸는 요한 계기로 작용한다. 당시까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석탄, 석유

와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해 왔던 데 한 반성이 일어나고, 원자력 에 지에 한 반감으로 이어

졌다. 

이러한 사회  변화는 지 까지 신재생에 지에 한 모색이 과학  탐구욕에 의한 실험실 탐

색의 수 이었던 것을 국가  차원의 개발과제로 이끌어내었다(Meyer-Abich and Schefold, 

1986). 

독일정부는 태양 지와 련된 지식창출에 한 본격 인 투자를 시작한다. 1977년부터 1989년 

4) 태양에너지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에너지 중 가장 이용가치가 높다. 174pw 중 89pw를 차지하며, 이는 전체 에너지 

수요의 10000배에 해당한다.

5) 현재 A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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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태양 지분야에 한 연구개발 로그램을 통해 18개 학과 39회사, 12연구기 에 정부

의 연구개발 자 이 투입되었다. 당시 연구개발자 은 태양 지(Cell) 의 개발에 가장 많이 투입

되었으나, 단지 지의 개발뿐만 아니라, 태양  발 과 련된 반 인 기술분야를 포 하는 

것이었다 (Jacobsson et. al., 2004). 당시 발표된 정부 부처의 보고서들을 살펴보면, 태양 지개발

의 기단계인 1970년 말에서 80년  반까지는 매우 다양한 유형의 태양 지들이 경쟁 으로 

개발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태양 지 기술시스템이 지식 창출활동에 있어 어느 하나의 기

술패러다임에 종속되지 않았으며, 결과 으로 기술  다양성 속에서 효율성과 경제성을 둘러싼 

경쟁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 다.  

연구개발에 한 투자와 더불어 독일정부는 1983년 민간기업의 심을 이끌어내기 해 

300~340 Kw 정도 규모의 태양  발  시설을 설치하여 신재생에 지 생산을 시 으로 보여주

고자 했는데, 여기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태양 지들의 효율이 시험되기도 하 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기술의 다양한 활용을 진하기 한 의도로 시행되었는데, 실제 기업의 투자에 미친 효

과는 미미하 다. 

신재생에 지에 한 범 한 심을 이끌어낸 계기는 정부정책의 선도  역할 때문이었다기 

보다는 외부에서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체르노빌 원  사건이 그 결정  계기가 되었다. 

1986년 체르노빌 원  사건이 발생하면서 기존 에 지원, 특히 원자력에 한 국민들의 부정 인 

시각이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신재생에 지에 한 사회  심은 증폭되었다. 당시 수상이

었던 Helmut Kohl 은 국민 성명을 통해 신재생에 지의 개발강화를 약속했으며, 이는 연구개

발뿐만 아니라 기술확산을 한 방안의 모색에 정부가 보다 극 으로 나서게 되는 계기가 되

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의지 표명은 태양 지 기술시스템의 지식창출 기능 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데 매우 큰 효과를 가져왔다. 독일의 기업인 Bayernwerk, Siemens, BMW 는 

1989년 태양 지와 연료 지 개발을 한 력체제를 만들었고, Byernwerk 와 Siemens는 곧이

어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태양 지 문기업인 Siemens Solar 를 설립하 다.  

독일의 태양 지 기술시스템에서 시장형성이 본격 으로 시작된 것은 체르노빌 사건 이후 이

러한 일련의 계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확 는 소기업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데 있어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 다. 기업들의 참여는 태양 지와 련된 기술들이 

실험실이라는 특정한 환경을 벗어나, 다양한 사용컨텍스트 속에서 응용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

어내게 된다. 이는 태양 지 기술시스템에서의 지식확산이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 역으로 넘어

가게 되는 계기가 된다. 다음 그림은 독일의 신재생 에 지 시장확 가 체르노빌 사건을 시 으

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  

자료: IEA, Contribution of renewable energies and energy from wastes.

(그림 3)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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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 지 기술의 산업  활용에 한 기 와 니즈는 태양 지 련 기업들사이에 다양한 네트

워크가 결성되도록 하는데, 이러한 네트워크의 역할은 체르노빌 사건 이 과 이후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  결성된 독일 태양에 지 회6)나 독일 태양에 지 산업 회, 독일 태양에

지 문가 회 등은7) 1970년  반 이후 독일정부가 태양에 지 연구개발을 처음 시작할 무렵

에 결성되었다8). 이들의 활동은 일반 인 이해 계 그룹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태양에 지 기술

개발과 산업 활성화에 련된 학자, 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책이슈들을 발굴, 제기하는 역

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88년 등장한 유로솔라(Eurosolar)는 정치권에 속한 정당 

계자나 의원들의 모임으로서, 태양에 지의 개발을 정치  이슈화 하는 것을 목 으로 결성된 

정치집단이다. 이들은 태양 지 뿐만 아니라 태양에 지와 련된 정책을 기획하고, 정책의제들

에 해 보다 범 한 정책  지지를 얻어내는데 목 을 두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독일 태양  

산업을 확 하는데 매우 요한 역할을 하는데, 1990년 시작된 1000-roof 로그램이나 차액보상

제도와 같은 보 정책에 한 의제를 제기하고, 결정하는데 큰 향력을 행사했다. 

1000-roof 로그램은 독일 태양  산업에서 체르노빌 사건 이후  하나의 기를 마련하게 

한다. 이 로그램은 지 까지 을 두어왔던 태양  발 시설 설립 외에도 소형 태양 지의 

개발과 활용으로 기술활용의 범 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로그램과 더불어 많은 소기업

들이 시장에 진입하 으며, 태양  산업과 련된 많은 이해집단들이 생겨났다. 이들은 1000-roof 

로그램이 성공을 거두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의제를 제기하기에 이르는데, 태양  

발 에 한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  수 있는 방안 마련과 1000-roof 로그램의 후속 로

그램 마련이었다. 기업은 보다 더 극 이고, 범 한 시장확  로그램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는 기업의 이해 계를 변하는 회와 정당의 정책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독일 정부는 

태양  발 에 투자하는 기업의 비용을 일정부분 보상해주는 력의무구매법을 통과시키기에 이

르 다. 이러한 정책 련 이해 계 집단들의 제도화에 한 노력은 당시까지 연방정부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산업활성화의 의제를 지방정부에로까지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1990년   독일 

내 태양  련 네트워크들과 신재생에 지 산업 활성화를 꾀하는 정치  네트워크( , 

Eurosolar)들은 지방정부로 하여  클러스터 사업을 구상하게 하고, 지역차원에서의 가격보상제

도를 도입하도록 하는데 큰 향을 미친다.  

 1998년 총선에서 사민-녹색 연립정부가 탄생하면서 신재생에 지 산업은 본격 으로 확 된

다. 이는 태양 지 기술시스템의 기술확산과 련된 기능들이 활성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9년 1월에 10만 개의 지붕에 태양  모듈을 설치하는 계획이 시작 으며, 태양 발  시스템 

설치를 한 리자  융자가 제공되었다. 이는 소기업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는데 큰 공헌을 

하 다. 태양 지 기술시스템이 자발  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었는데, 이는 시스템이 

기능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이제 정부가 아닌 기업에서 투입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원이동

(resource mobilization) 은 소기업들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1998년 기업인 Shell 이 

독일 태양  산업에 투자를 결정하면서 자원이동의 속도가 높아졌다. 

2003년에는 130㎿  태양 발 시스템이 독일 내에 설치되었고, 2004년에는 200㎿ 이상으로 태

양 발 시스템이 증가했다. 

2004년은 독일 태양  산업의  하나의 기가 되는데, 재생에 지자원법(EEG)가 제정되면서 

태양  발 에 한 차액보상제도(Feed in Tariff)가 실시되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업의 

투자는 그 이 에 비해 폭발 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시장 망에 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기 때

문이다.  

6) Deutsche Gesellschaft fuer Solar Energie

7) Deutsche Verband fuer Solar Indust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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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까지 살펴 본 독일 태양  산업의 발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1970년대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연구개발지원
18개 대학, 
12개 연구소, 
39개 기업

• 중소기업 창업
• 시장진입 시작

체르노빌
사건

1000 
roof 사업

연구개발
지원

H. Kohl 
수상의
정책적
육성의
지 발표

의회
시장형성
지원결정

협회활동 강화:
Feed in Law
정책의제화

Feed in 
Law 통
과

창업 및 기업
투자 활발

• 생산량 증가
• 응용분야의
다양화

• 대기업 진입
• 기업진입활발
• 산학협력 활발

초기 시장형성 단계 지식활용 및 본격적 시장형성 단계지식창출단계

중개자의
정치집단화

연방차원
의 Feed in 
Law 논의

이 그림에서 태양 지 기술시스템의 여러 기능들은 정치분야, 산업분야, 그리고 네트워크가 연

속된 Feedback loop 을 형성하면서 발 해 온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Feedback loop 은 정부

에서 민간으로의 자원이동을 진할 수 있었고, 기술의 다양한 활용에 한 극  시험이 이루

어질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독일의 태양  산업계의 정책활동이다. 이들은 

정치계와 산업계의 간에서 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편으로는 정책 제안과 의사결정에 

한 극  개입으로써 시장확 를 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한편으로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태양 지 기술이 다양한 컨셉 속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technological application) 

했다. 다시 말해, 산업의 니즈가 정책에 수용되고, 정책  의사결정이 자원이동을 진하여 산업

을 확 하는 Feedback loop 를 형성하는데 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V. 결 론

녹색기술 신에 한 정책  개입의 정당성을 시장실패에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제도  실패

에서 찾을 것인가의 문제는 단일하게 규정지을 수 없다. 시장실패를 피하기 해 제기된 수요견

인론은 ‘수요’를 언제나 정확히 계산되고, 정형화하여 측가능 한 것으로 제하지만 실에서 

‘수요’는 기술의 개발자, 생산자, 사용자의 이해 계에 따라 달리 정의될 수 있는 가변 인 개념

이다 (Suh, 2009). 한 제도  실패를 피하기 해 제기된 기술투입론은 기술개발 과정에서 끊

임없이 요구되는 시장과의 상호작용과 여러 분야의 지식을 서로 연계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제

도 , 문화  요소들의 개입이 갖는 요성을 도외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 까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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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용되어져 왔던 시장실패와 제도  실패가 기술시스템의 시스템  기능이 원활하지 못했

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동 의 양면과 같은 신 해 요인이라는 을 논의했다. 

독일의 태양  산업의 발 과정을 찰하면서,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한 다양한 정책  수단

들이 산업의 니즈와 연계되었을 때 발생하는 시장확 와 기술개발의 효과들을 살펴보았다. 독일

의 사례는 이러한 feedback loop 형성의 성공  사례로 꼽 진다. 그러나 실에서 이러한 

feedbak loop 를 만들어 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네덜란드의 풍력터빈의 경우9)나, 스

웨덴의 태양열 집열  기술의 사례10)와 같이 개발과 확산과정에서 부딪히는 제도  문제들이 정

치권의 정책의제로 다루어지지 못했거나, 사회  인 라의 구축이 미비하여 민간 역으로의 자원

이동에 실패한 경우도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녹색기술에 한 개발의 의지는 경제성장이라는 목표와 동시에 제기

되었기 때문에, 경제  효과 창출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할 부담이 어느 나라보다 크게 다가온

다. 그러나 시장확 는 앞서 독일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과 산업이 얼마나 긴 한 

feedback loop 를 형성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를 해서는 다양한 녹색기술 시스템이 시스템

 기능 -지식창출, 시장형성, 네트워크 구축, 재생산 기반 구축 - 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한 면 한 검과 분석이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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